
인사혁신처,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 개정 

정부가 상관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개정한다.

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소신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도 
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‘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’을 15일 입
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 
▲ 김판석 인사혁신처장.
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
시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
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
않는다.

만약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으면 소청
심사 외에도 고충상담과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
을 수 있다. 

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
‘고충심사위원회’에 안건을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.

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“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
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되는 일”이라며 ”소신있게 일하는 공
무원을 적극 보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
말했다.

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을 통해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, 투명성,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
적 근거도 마련한다.

공무원 채용·승진 등에서 위법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
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한다. 인사혁신처장은 
제보와 관련해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일부에서 ‘봐 주기 심사’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·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기 
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·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
현행 ‘출석위원 과반수’에서 ‘출석위원 3분의 2 이상’으로 높인다.

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‘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(인재
DB)’의 활용도도 확대한다. 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해 온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
자문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
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.

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. 공직 내
에서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제공무
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한다. 

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개정안
은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


